
한일�양국�정부는�모든�강제동원�희생자의�유해조사와�봉환을�위해� 하루빨리�나서야�한다

2026년� 1월� 13일� 한일정상회담에서� 양국� 정부는� 일본의� 조세이� 탄광에서� 발굴된� 희생자� 유해에� 대해�

양국� 정부가� 유해의� 신원� 확인을� 위한� DNA� 감정을� 추진하기로� 합의했다.� 민족문제연구소와� 태평양전

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� 한일� 양국� 정부가� 국가의� 책임으로� 강제동원� 희생자의� 유해조사에� 합의한�

것에� 대해� 환영하며,� 이번� 합의를� 바탕으로� 해방� 80년이� 지나도록� 아직도� 조국으로� 돌아오지� 못한� 모

든� 강제동원�희생자의�유해�반환에�양국�정부가�하루빨리�나설�것을� 촉구한다.

강제동원� 희생자의� 유해봉환은� 유족들의� 한� 맺힌� 염원이다.� 이번� 양국� 정부의� 합의는� 이러한� 유족의�

오랜� 염원에� 응답하기� 위해� 노력해온� 한일� 시민사회가� 양국� 정부를� 움직이게� 한� 중요한� 성과이다.� 강

제동원� 문제의� 진상규명과� 희생자의� 인권� 회복을� 위해� 노력해� 온� 민족문제연구소와� 태평양전쟁피해자

보상추진협의회는�오랫동안�일본� 정부에�강제동원�희생자의�조속한�유해봉환을�요구해왔다.�

우리는� 일본� 정부와� 미� 군정의� 방기,� 한국� 정부의� 무관심으로� 방치되어� 온� 강제동원� 희생자의� 유해봉

환을� 실현하기� 위해� 2000년� 강제동원� 희생자� 유해� 반환� 청구� 소송을� 시작으로� 2005년� 일제강제동원

진상규명위원회에� 1948년� 한국으로� 송환된� 유해에� 대한� 진상조사를� 요구했으며,� 2014년부터는� 일본�

시민단체와� 함께� 일본� 정부와의� 교섭을� 통해� 강제동원� 희생자의� 유해조사와� 반환을� 요구해왔다.� 2016

년� 일본� 정부가� 제정한� ‘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’이� 조선인� 희생자를� 조사대상에서� 제외한� 것에� 문제를�

제기하여� 일본� 정부의� 긍정적인� 답변을� 끌어내기도� 했다.� 한일� 시민사회의� 이러한� 노력의� 결과로� 일본�

정부는� DNA� 감정� 기준을� 확대했으며,� 지난� 2023년에는� 타라와에서� 희생된� 한국인� 희생자� 한� 분의�

유해가�유족의�품으로�돌아올�수� 있었다.

그러나� 일본� 정부의� 무책임한� 대응과� 한국� 정부의� 무관심으로� 강제동원� 희생자� 전체에� 대한� 유해조사

와� 봉환은� 좀처럼� 실현되지� 못했다.� 2004년� 노무현� 대통령과� 고이즈미� 총리가� 강제동원� 희생자의� 유

해� 반환에� 합의했지만,� 지금도� 일본� 전국의� 사찰에는� 1,700여� 희생자의� 유해가� 고향으로� 돌아갈� 날을�

기다리고� 있다.� 또한,� 2016년부터� 일본� 정부가� 추진한� 전사자� 유해조사를� 통해� 고향으로� 돌아온� 희생

자는� 불과� 한� 분에� 불과하다.� 2만� 1천여� 명의� 조선인� 군인·군속� 희생자는� 야스쿠니� 신사에� 일본� 이름

으로� 합사되어� 있지만,� 희생자� 대부분의� 유해는� 아시아태평양� 전역에� 방치되거나� DNA� 조사조차� 하지�

않은�채�일본의�치도리가후치�전몰자�묘원에�묻히고�있다.

강제동원�희생자의�유해를�조사하여�유족의�품으로� 돌려드리는�일은� 식민지�조선에서� 희생자들을�강제

로� 끌고� 간� 일본� 정부가� 국가의� 책임으로� 마땅히� 해야� 하는� 일이다.� 양국� 정부는� 이번� 합의를� 바탕으

로� 모든� 강제동원� 희생자의� 유해조사와� 봉환에� 하루빨리� 나서야� 한다.� 아울러� 이재명� 정부는� 과거를�

직시한다는� 원칙을� 견지하며� 강제동원� 문제,� 일본군� 성노예제� 문제� 등� 일본의� 식민지배와� 침략� 전쟁으

로�비롯된�역사문제에�대한�정의로운�해결을�위해�계속해서�노력해야�할�것이다.

2026년� 1월�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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